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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 번영정의당(PKS)당, 주류 규제 완화에 반발

  이슬람교 번영정의당(PKS)은 최근 정부가 지역 정부에 주류 판매 자치권을 줄 것이라
는 결정에, 이익 증가를 위하여 국가의 도덕성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PKS 전당 회의 간부 자줄리 주와이니는 정부의 규제 완화 조짐이 최근 무역부의 내국 
무역 심의관에 의해 발행된 법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무역부 장관이었던 라흐맛 고벨에 의해 인도네시아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가 제한
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지난 8월에 있었던 내각 개편으로 인해 무역부 장관이 고벨에
서 토마스 름봉으로 교체되며,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더 집중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의 주류 규제 역시 강력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슈퍼마켓과 고급호텔에서 
알코올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라고 자줄리는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 정부가 더 많은 국가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세대의 미래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주류 판매는 엄격히 제한돼야한다. 우리는 서
양처럼 알코올음료가 자유롭게 판매되도록 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자카르타경제일보 2015/09/25)

▫시사점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류 유통·판매에 관한 재량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한다는 내용의 
새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으며, 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종합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짐.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 이슬람정
당 중 하나인 번영정의당은 이번 소매점 주류판매금지 완화 방침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한편 지난 4월에는 인니 이슬람 정당들이 모든 주류 판매를 금지
하고 위반자에게는 최고 10년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주류에 대
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음. 이처럼 무슬림이 전체인구의 85% 이상을 차지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주류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사례가 있으므로, 외국 
투자자 및 기업들은 이러한 이슬람 국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